
1
4

1.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을 <보기>에서
고른 것은? (단, A는 법의 이념이다.) [3점]

[헌법재판소 결정례: ㉠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2호 위헌소원]
청구인: 갑
당해 사건: ㉡대법원 20XX다OOOOO 사건
(친일행위로 인한 부당이익금반환)

청구인의 주장
해당 조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처분된 재산도 ‘친일재산’에
포함하여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므로 A가 훼손된다. 또한
‘친일재산’ 처분의 대가를 모두 소비한 갑은 ‘친일재산’과
관계없는 재산을 환수당하게 되므로 ‘친일재산’의 범위를 ㉠과
같이 해석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.

위헌 여부 판단
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조항은 정의를
구현하고 일제에 저항한 3·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할
목적으로,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.
또한 친일재산의 범위를 취득 시기와 경위의 측면에서
한정하여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
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
없다.

<보 기>
ㄱ. A는 합목적성이다.
ㄴ. 헌법재판소는 갑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.
ㄷ. 헌법재판소는 ㉠이 ㉡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았다.
ㄹ. 갑의 청구로 인해 ㉡의 재판은 정지된다.

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2.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∼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○○국 규탄 결의안 통과! -20XX.09.22
현지 시각 21일 A에서 ○○국에 우호적인 7개국의 격렬한 반대에도
불구하고 결국 결의안이 통과되었다.

△△국, ○○국 B 제소 검토 –20XX.09.20
현지 시각 19일 △△국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○○국이 국제협약을
위반한 증거가 있다며 B 제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.

[속보] C, ○○국에 대한 결의안 결국 부결 –20XX.03.14
△△국을 기습침공한 ○○국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결국 부결되었다.

①평화유지군 파견을 위해서는 A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.
② B의 판결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.
③ B의 판결에 대해 정부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.
④ C에 상정된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이
없더라도 부결될 수 있다.

⑤ A의 구성은 C의 구성에 비해 자주 변경된다.

* 확인 사항

◦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
하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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